
헌 법 재 판 소

제1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2002헌마461 불기소처분취소

청 구 인 박 ○ 용

대리인 법무법인 산 하

담당변호사 장 유 식

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

1. 사건의 개요

가. 청구인은 청구외 성명불상자(피고발인, 이하 ‘피고발인’이라 한다)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

의로 고발하였는바,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.

피고발인은 ○○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직원인바,

2000. 8. 17.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○○그룹의 계열회사 부당 내부지원 행위에 대한 조

사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들에게 관련서류의 은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정거래위원회

의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.

나.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. 12. 29.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발인에

대하여 각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,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

라 항고,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, 2002. 7. 10.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

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2. 판 단

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

된 피의사실로 인한 형사피해자에 한하고, 고발인과 같이 피해자가 아닌 자는 청구인적격이 없다

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(헌재 1989. 12. 22. 89헌마145; 1992. 2. 25. 90헌마91;

1993. 11. 25. 93헌마81; 1994. 12. 29. 93헌마86 결정 등 참조).

기록에 의하면,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단순한 고발인의 자격에 불과할 뿐, 범죄의 직접 피

해자가 아님이 명백하고, 달리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

으므로,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. 이 점을 다투는 청구인의

논지는 이유없다.

3. 결 론

따라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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